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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예정된 동반성장 정책 

혜택 제공·평가방식 反시장적

이윤공유 강요 '동반추락' 야기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공정사회 등으로 자유시장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동

반성장위원회를 앞세워 동반성장론으로 괴롭히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56개 

대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협력업체들과 이윤공유를 비롯한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

은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 또는 정부발주 사업 선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

다. 

흥미로운 것은 동반성장 정책이 결코 반(反) 시장적이 아니라는 동반성장위

의 주장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참여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러나 정책 내용을 보면 순박한 주장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윤공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 특

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센티브는 차별적인 특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

가 있다. 이런 특혜는 차별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애덤 스미스 이래 유

서 깊은 소중한 법치주의의 치명적 위반이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기업의 세제 혜택은 조세수입의 감소

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 증가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타인들

을 희생해 대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이익을 누리는 것도 법치를 근간으로 하

는 시장경제에 섬뜩한 타격이라는 것을 동반성장위가 간과한 것은 안타깝다. 

동반성장 평가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의 

평가항목들이 납품 가격이나 납품 조건과 같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가격을 깎는 것을 '가격후려치기'라고 평가한

다니，답답한 것은 대기업들이다. 임직원이 빚은 '사회적 물의'도 평가항목이



라니，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절로 난다. 

흥미로운 것은 동반성장위가 열거한 56개 평가대상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 글로벌경제의 간판스타들이라는 점이다. 수백만 또는 수천만명의 

소비자들로 구성된 시장의 장구한 역사적 선별과정을 통해 선택된 기업들이

다. 이들을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동반성장위가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가

소롭고 건방지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이라고 꼬집었

던 것이다. 평가대상 기업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도 당연하다. 

동반성장 평가가 시장에 대단히 적대적이라는 확실한 논거가 또 있다. 동반

성장위의 평가기준은 값싸고 질 좋은 기업의 공급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시장평가에 치명적이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해 이윤을 

많이 내고，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기업들만이 커져가는 시장의 탁월

한 선별과정을 훼손할 위험성이 평가지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반성장위가 야속하다. 

동반성장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것을 직시한다면，그것은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부품을 비싸게 사는 기업이 훌륭한 기

업으로 평가받는 판국에 소비자들이 값싼 최종상품을 구입할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협력업체에 나누어주면 임직원의 성과급

이 줄어든다. 배당금도 감소하고 기업의 시설투자도 위축된다. 그 결과는 고

용과 성장위축이다. 협력업체들에도 좋을 리 없다.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 부품생산을 수직계열화하거나 납품기업을 해외

에서 찾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추락을 불러온다

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동반성장위는 반시장적 동반성장 이념에서 헤매지 말고 자유시장이야말로 

상생을 기약하는 동반성장의 원리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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